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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21.(수) 배포 시 배포 2026. 10. 21.(수)

“농사 안 지으면 땅 뺏는다”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0일 이데일리TV는 「“농사 안 지으면 땅 뺏는다니”… 70대 

농부의 통곡, 얼어붙은 파주들녘」 제하의 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빼앗는다’, ‘80대 노인이 억지로 괭이를 들어야 한다’, ‘전수조사 

여파로 거래가 올스톱됐다’, ‘농지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만기 연장이 

막힌다’, ‘농지은행이 책정하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객관적인 검증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빼앗는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정부는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을 이유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행 농지법도 고령 농업인의 임대차나 질병에 의한 휴경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몸을 가누기 힘든 80대 노인이 억지로 

괭이를 들어야 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장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가 마비되었다고 비판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지 

가격이 폭락하여 대출 연장이 막혔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역 농축협은 연체 

이력이 없다면 담보 재감정 없이 자동으로 대출을 연장하도록 업무방법서에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지 담보 가치 하락으로 농가가 연체자로 

전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체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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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농지은행이 책정하는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년 7월 파주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은행 매입 단가는 

제곱미터당 113,000원으로 실거래가 93,106원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감정

평가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거래 사례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므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

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과장된 주장을 여과 없이 확산하는 보도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고 농지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책임 있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자극적인 제목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한 

이번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44-201-1731)

<공동> 농지과 담당자 서기관 허정은 (044-201-1735)

사무관 박태준 (044-201-1732)

농업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1751)

담당자 사무관 전인수 (044-201-1756)


